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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

청구취지 

피고가 원고에게 2019. 9. 10. 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4，635，410원 부과처분과 2020. 

2. 4. 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92 ，519，750원1)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. 

1) 원고는 청구취지에 추|소를 구하는 2020. 2.4.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이 90,141,680 
원이라고 적었다. 그런데 피고는 지방세기본법 제 88조 저11항 저11호에 따라 2019. 9. 17. 원고에게 쥐 
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90.141，680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지만 피고가 실제로 2020. 2. 4. 원고 

--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5-07

만 혹 
씩; 

iS' ~ 

01 C그 
ïr 

1. 처분의 경위 

가. 원고의 이 사건 각 점포 소유권 추|득 및 취득셰 신고·납부 

1) 원고는 2018. 7. 26 .• 시 B건물 2층 C호(01하 ℃호빠 D호(01하 ’D호’， C호와 

D호를 한꺼번에 말할 때에는 ’이 사건 각 점포l라고 한다)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

다. 이 사건 각 점포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은 아래 표에 적힌 것과 같다. 

구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

C호 103.12m' 69.469m' 

D호 93.74m' 69.469m' 

2)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취득하는 데 들어간 806 ，670，000원[= 

437，735，000원 (C호) + 368，935，000원(D호)]2)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 11조 제1항 

제7호 나.목에 규정된 세율(4%)로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37， 106 ，820원을 신고·납부함으 

로써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， 제4항에 규정된 신고·납부의무를 이행했다. 

나. 원고의 이 사건 각 점포에서의 유흥주점 영업 

1) 원고는 2018. 8. 31. 이 사건 각 점포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(일반읍식점) 

에서 위람시설(유흥주점)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. 

2) 원고는 2018. 9. 13.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허가 

를 받았고，3) 그 무렵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시작했다. 

다. 피고의 현장조사 

에게 부과한 취득세와 농어존특별세는 합계 92， 519，750원이다(이처럼 위 예고세액보다 실제 부과세액 

이 늘어난 이유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했기 때문이다). 이와 같은 경위에 비주어 보면I 원고가 정구 
추|지에 적은 금액은 92， 519，75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. 

2) 각 부가가치세 제외 
3) 다만， E(C호)과 F(D호)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다. 

? 
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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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2019. 5. 31.와 2019. 6. 5.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

점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점포에 있는 ”객실” 면적이 이 

사건 각 점포 전용면적 50%를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.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

와같다. 

구분 객실개수 객실면적 전용면적 

C호 4 56.916m' 103.12m' 

D호 3 49.95m' 93.74m' 

2)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 공무원들은 2019. 6. 24. 피고에게 ’이 사건 

각 점포에 있는 객실의 면적이 이 사건 각 점포 전용면적의 50%를 넘으므로， 이 사건 

각 점포는 지방세법에 따른 중과세 부과대상이다’라고 보고했다. 

라. 이 사건 재산셰 등 부과처분 

1) 피 고는 2019. 9. 10. 원고에 게 

이유로 지방세법 제 111조 제 1항 제 1호 다.목 2) , 

제2호 가.목에 규정된 세율 4%를 적용해 계산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4,635 ,410 

원[= 3 ，884，740원(재산세) + 750，670원(지방교육세)]을 부과했다(이하 ’이 사건 재산세 등 

부과처분이라고 한다). 

2) 원고는 2019. 11. 28. II1II시장에게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대한 이의를 

신청했다. 그러나 1장은 2020. 1. 30. 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. 

마. 이 사건 추|득셰 등 부과처분 

1) 피고의 과세예고통지 

피고는 2019. 9. 17. 원고에게 

q 
u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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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로 위 조항에 규정된 세율 

12%를4) 적용해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원고가 신고·납부한 세액을 뺀 합계 90,141,680 

원[= 48 ，925 ，450원(C호) + 41 ，216 ，230원(D호)]를 부과하겠다고 통지 했다. 그 구체 적 인 

내용은 아래 표에 적힌 것과 같다. 원고는 2019. 10. 15. 위 통지를 받았다. 

가산세(원) 
구분 과세표준(원) 세목(세율) 본세(원) 합계(원) 

무신고(20%) 납부지연 

취득세(8%) 35,018,800 7,003,760 3,085,150 45,107,710 
437,735,000 

C호 농어존특별세(10%) 3,501,880 315,860 3,817,740 

합계 38,520,680 7,003,760 3,401,010 48,925,450 

추|득세(8%) 29,514,800 5,902,960 2,582,540 38,000,300 
368,935,000 

D호 농어존특별세(10%) 2,951,480 264,450 3,215,930 

32,466,280 5,902,960 2,846,990 41,216,230 

2)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불채택 결정 

원고는 2019. 11. 15. 위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. 경기도지 

사는 2020. 1. 8.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채택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. 

3)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

피고는 2020. 2. 4.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점포 취득에 따 

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(이하 '01 사건 추|득세 등 부과처분， 이 사건 재산 

세 등 부과처분과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꺼번에 말할 때에는 ’이 사건 각 처분l 

이라고 한다). 

4) 4%(지방세법 제11조 저11항 저17호 나.목 참조) + 8%= (중과세기준세율 2% x 4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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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세목 금액(원) 

취득세 46,280,840 
C호 

농어존특별세 3,935,060 

취득세 38,989,050 
D호 

농어촌특별세 3,314,800 

합계 92,519,750 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， 갑 제 1， 2, 3, 4호증， 을 제2 ， 3, 6, 7, 8, 9호증의 각 기재， 

변론 전체의 취지 

2.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

가. 원고의 주장 

1) 이 사건 각 점포에 있는 “객실” 면적은 이 사건 각 점포 전용면적 50%를 넘지 않음 

이 사건 각 점포에 있는 ”객실” 면적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각 점포 

전용면적 50%를 넘지 않는다.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점포는 지방세법 제 13조 제5항 제 

4호에 규정된 ”고급오락장”에 해당하지 않는다. 따라서 이 사건 각 점포가 위 ”고급오 

락장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. 

가) c호의 경우 

원고는 C호에 있는 객실 4개 중 1개를 객실이 아니라 직원 휴게설로 사용했 

다. 그러므로 C호 중 객실 면적은 56.916m2이 아니라 46.05m2이다. 따라서 C호에 있는 

객실 면적은 C호 전용면적 103.12m'의 50%를 넘지 않는다. 

나) D호의 경우 

D호에 있는 객실 3개 중 2개 안에는 각각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. 그런데 원고 

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위 각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았다. 그러므로 D호의 객실 

F 
A 

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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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위 각 화장실의 면적 3.25m'(= 1.82m' + 1.43m')를 빼야 한다. 

따라서 D호에 있는 객실 면적은 46.7m2로서 D호 전용면적 93.74m'의 50%인 46.87m'를 

넘지 않는다. 

다) 이 사건 각 점포 공통 

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각 점포의 소방도면과 줄자를 이용한 측정 결 

과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점포에 있는 객실 면적을 계산했다. 그러나 그 계산 결과가 

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. 

2) 원고에게는 무신고가산셰율이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셰율이 적용돼야 합 

가) 이 사건 각 점포가 지방세법 제 13조 제5항 제4호에 규정된 ”고급오락장”에 

해당하더라도，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과세표 

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

뿐이다. 

나)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 1항에 규정된 ”무신고가 

산세율" 20%가 아니라 위 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”과소신고가산세율" 10%를 적용 

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. 

다)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지방세기본 

법 제54조 제 l항에 규정된 ”무신고가산세율" 20%를 적용한 가산세를 부과했다. 따라서 

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. 

나. 관계법령 

별지와 같다. 

다. 이 사건 각 점포의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 

P O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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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법리 

~ 

가) 지방세법 제 13조 제5항 제4호 본문과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 

조 제5항 제4호 나.목에 따르면， ’유흥접객원을 두고，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

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/100 이상이며，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m' 이 

상인 영업장소와 그 토지’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’고급오락장’에 해당하고， 그런 ’고급오 

락장’을 취득한 경우 일반과세물건을 취득했을 때에 비해서 무거운 취득세를 부담해야 

한다. 

나) 이처럼 지방세법이 다른 부동산들에 비해서 고급오락장에 더 무거운 취득세 

를 부과하는 취지는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을 취득해 얻게 되는 높은 담세력에 무 

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사치·낭비풍조를 억제하고， 한정된 자원을 더 생산적인 분야에 

투자하도록 유도하고， 나아가 국민들이 건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었다 

(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7두56681 판결 등 참조). 이러한 법라는 재산세에도 그 

대로 적용된다. 

다) 위에서 본 관련법령의 체계와 고급오락장에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취 

지를 종합하면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.목에 규정된 ’별도로 반영구적 

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/100 이상인 영업장소’에 해당하는지 

는 그 영업장소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사용될 수 있는 객실의 

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/100 이상인지에 달려있다(대법원 2008. 2. 15. 선고 

2007두10303 판결 등 참조). 

2) 판단 

제 1항에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을 제4， 11, 12,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

- 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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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， 

이 사건 각 점포는 객실 면적이 이 사건 각 점포 전용면적의 50/100 이상으로서 고급 

오락장에 해당한다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 

가) 이 사건 각 점포의 현황 

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도면과 현장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

각 점포에 있는 객실들은 모두 벽과 복도로 구분돼 있고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 

건 각 점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2019. 6. 5.와 2019. 10. 15.에 위 객실들에는 

소파， 테이블， 화장실， 노래반주기， 모니터 등이 설치돼 있었다. 

나) c호의 경우 

-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(특히 갑 저19호증)만으로는 C호에 있는 객실 4개 중 l 

개를 객실이 아니라 직원 휴게실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， 달리 이 

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오히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현장조 

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사표에 C호에는 객실이 4개 있다고 적혀 있는데， C호의 허가명 

의자인 E은 위 조사표에 입회인 자격으로 서명하기도 했다. 

-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 객살이 직원 휴게살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위 

객실 역시 ’유흥주점영업에 사용될 수 있는 객실’에 해당한다.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 

음과같다. 

· 위에서 본 것처럼 위 객실에는 유흥주점 영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이 설치 

되어 있기 때문에 위 객실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될 수 있는 

상태에 놓여 있었다. 

·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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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9.경부터 2020. 6.경까지 위 객실에 설치되어 았던 각종 사설을 철거하는 등의 

조치를 취하지 않았다.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현장조 

사를 실시한 지 1년 넘게 지난 2020. 6. 15.이 되어서야 위 객실 문에 ”제한구역”이라 

는 표시를 붙여두었고， 2020. 7. 17.이 되어서야 비로소 위 객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

를 위해 위 객실에 설치되어 있던 소파와 테이블 등 모든 가구를 제거했다. 

·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， 원고가 이 사건 객실을 유흥주점 영업에 

사용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. 

다) D호의 경우 

- D호에 있는 객실 3개 중 2개 안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객실을 이 

용하는 손님들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 오히려 각 

화장실의 위치와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， 각 화장실은 객실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쉽게 

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봐야 한다. 

-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 뒤 

위 각 화장실이 화장실로 이용되지 않도록 변기나 세면대를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 

하지 않았다. 원고는 2019. 10.경에야 위 각 화장실의 입구를 막았을 뿐이다. 

라) 이 사건 각 점포에 있는 객실 면적 계산 결과 

-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각 점포의 소방도면과 줄자를 이용한 측정 

결과를 토대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점포에 있는 객실 면적 계산결과에 오류가 었다는 

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(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건 

각 점포의 정확한 면적을 밝히기 위한 측량감정을 신청했다가 그 신청을 철회했다). 

- 오히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2019. 6. 5. 원고 쪽이 참여한 가운데 줄자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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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해 이 사건 각 점포에 있는 객실을 측정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(다툼 없는 사 

실)，5) 위 측정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객실 면적 계산결과는 믿을 만하다. 

라. 원고에게는 무신고가산세율이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에 

대하여 

1) 법리 

가) 지방세법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

취득세 신고·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(제 20조 제 1항， 제4항)， 그 신고·납부의무를 이 

행한 경우에도 그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 부과대상으로 되면， 그 중과세 부과대상 

으로 된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그 중과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

신고·납부할 의무를 새로 부과하고 있다(제 20조 제2항). 이처럼 지방세법 제20조 제 1 

항， 제4항에 규정된 취득세 신고·납부의무와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된 취득세 

신고·납부의무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과세 취지와 목적， 세율， 과세요건， 의무이행기 

한 등이 서로 다른 별개 의무이다. 

- 표를 위한 여백 -

5) 원고가 2020. 10. 19. 제출한 준비서면 참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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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서| 추|지와 

목적 

과세물건을 추|득했다는 사실에 대해 

담세력을 인정 

이미 취득한 과세물건이 전보다 더 

큰 담세력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

대해 담세력을 인정 

세율 
지방세법 제11조， 제 12조에 규정된 

세율 

과세요건 과세물건을 취득했을 것 

지방세법 제13조 저11항부터 저17항에 

규정된 세율 

이미 취득한 과세물건이 지방세법 

제13조 저11항부터 저17항에 규정된 

세율 적용대상으로 되었을 것 

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

01 내 
의무이행기한 |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 

나) 따라서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20조 제 1항， 제4항에 규정된 신고· 

납부의무를 이행했더라도， 그 후 그 과세물건이 지방세법 제 13조 제 1항부터 제7항에 

규정된 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·납부의무를 

이행하지 않았다면"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 

고한 경우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. 위에서 본 것처럼 지방세법 제20조 제 1항， 제4 

항에 규정된 취득세 신고·납부의무와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된 취득세 신고·납 

부의무가 서로 다른 별개 의무인 이상 ”지방세법 제20조 제 1항 제4항에 규정된 신고· 

납부의무”를 이행했더라도 ”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·납부의무”를 이행했 

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. 

2) 구체적 판단 

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. 제 1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각 점포를 취득하 

면서 지방세법 제20조 제 1항， 제4항에 규정된 신고·납부의무를 이행했더라도， 그 후 원 

고가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 그 영업을 시작함으 

n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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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써 이 사건 각 점포가 지방세법 제 13조 제5항에 규정된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으므 

로， 원고는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신고·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했다. 그러나 원 

고는 위 신고·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，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

”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”에 해당한 

다고 볼 수는 없고， 같은 법 제53조 제 1항에 규정된 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 

우”에 해당한다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 

마. 소결론 

결국，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. 

3. 결론 

그렇다면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，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

결한다. 

재판장 판사 -
판사 

판사 -

꺼
 ι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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